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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제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난민레짐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결정

되었고, 각 국가의 난민레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고, 대륙간 국가간 비교, 역사적 연구가 병행 되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 형성을 주도

하고 국제난민을 수용하는데 적극적 역할과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한 

폐쇄적 난민레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난민에 대한 세계시민성 의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분석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난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분산적으로 

시행되는 각 국의 난민 레짐으로 부터 하나의 일반적인 국제 난민 레짐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은 각국의 세계난민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제난민 레짐을 수립하고 세계시민성의 난민 포용정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여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변동과 법률 및 규정의 합리적인 제정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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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nalysed about institutional change of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ith advent 

of supernational periods in 21 century. Especially the contents was focused on how the EU countries 

managed their refugee people and system compared to the Asian counterpar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specially EU, the British and German preside the refugee policy and laws very positively so 

as to enter easily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the Asian countries do not as well like the European 

countries. In terms of this result, that is based on largely their basic comsiouness and values and norm 

of world citizenships. This research will be conduceived to erect the new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hich is related to world citizenships. And this will more help to perform a general international 

regime than in the past. To conclusion, the research was showed a new refugee paradigm forward 

between many countrie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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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단순한 난민의 이동은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

라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각국의 군사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이러

한 난민정책에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1,2]. 

2018년 난민의 유럽 유입인구는 2015년보다 92%나 줄

어든 수치로 난민 이민자 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유럽으로 대

규모의 난민이 유입된 것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민주주의 혁명의 발생으로 아랍지역의 내전으로 

많은 인명 희생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개입

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난민유입 규모가 극심히 증

대했기 때문이다.

난민유입 이후의 경제적 경쟁과 국내 민족균형의 와

해, 폭력사태 야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셍겐 조약(Schengeu Ageement)이후 암스테르담조약, 

템페레 프로그램, 헤이그 프로그램 등을 거쳐 최근의 유

럽 난민협약까지 많은 난민정책 프로그램들이 수정, 보완

되어 왔다. 그러나 난민 수용국인 개별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고 각 국민들의 정서와 대립하고 있는 점, 국제법

과 국내법의 충돌 및 문화·관습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

제로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3]. 1990년 더블린조약

(Dublin Regulation)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난민정책과 시민성 회복의 딜레마를 긍정적으로 

수용, 조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 반면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난민정책에 대해 강한 국가주의 정책이

념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 시민성과의 긴장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으나 2017년 난

민 누적 인정 자는 수백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

게 난민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난민을 세계 시민성에 근

거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세계 공동체 일원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한 이방

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제주도 등에 국제 난민들이 수백 명씩 유입되어 오는 현 

상황 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난민 문제해결의 정책적 

대안을 찾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일본 역시 난민 수용국 중 2013년 이후 최하위 수준

에 해당할 정도로 난민수용에 있어 극도로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난민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유럽 제 국가들과 아시아의 일본, 한국과 

같은 부정적인 국가들은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가? 유

럽의 국가들은 난민정책에 상당히 적극적인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난민을 자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

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 각 국의 난민 레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국제난민정책의 확립에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근거로 각국의 난민

정책을 통한 세계 난민정책에 관한 내용과 그 정책적 변

동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양한 이론적 시각

일반적으로 국제레짐은 참여 국가들 간의 공통적인 목

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기도 하고 그들의 상호협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레짐이 

공식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형태의 절차로 

고착화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이

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협의의 의미에서 국제레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개인의 이익을 기초로 하여 레짐의 구

축이 가능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한다고 간주한다.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국제관계는 더

욱더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군사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론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국제레짐도 그 중 하나이다. 

S.Krasner(1983)는 국제레짐을 '국제관계의 이슈 과정

에서 행위 주체들이 기대할 수 있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원칙 또는 규범과 규칙'으로 설명한다[4]. 그리고 

J.Ruggie(1983)는 '관련 국가들이 수용하기로 한 상호기

대와 규칙 그리고 규제 및 규약, 재정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5]. O. Young (1983)은 ‘특정한 국제관계 활동에

서 관심 있는 행위 주체들이 행위를 지배하는 사회제도’

로 설명한다[6]. 이러한 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국

제레짐은 ‘국제관계과정에서 국가 또는 국제적 행위 주체

들의 상호협력 원칙과 규범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

서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결과 및 생성되는 제도와 일련

의 질서체계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적 수준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

다. 그러므로 그들 간의 단순한 의견교환이나 정보전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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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배제된다. 이러한 국제레짐 이론의 형성과 변천의 

출발은 2차 대전 전후로 일어난 세계평화와 전쟁방지에 

대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논쟁이었다. 특히 현실주의

자들은 국가 안보에 초점을 두어 각국은 국가이익에 대

한 경쟁력 추구가 가능하며 국제관계의 본질은 권력투쟁

에 의한 세력균형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은 

그것보다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적 장치를 더 선호한

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첫째 패권안정이론으로 연결

되었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정치경제가 질서 있게 유

지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국가 즉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진 패권국가가 존재해야 하며 이 패권국가가 

이러한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7].

그러므로 패권안정이론에서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일국가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단일국

가의 패권 즉 힘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도가 되어

야 한다. 이러한 패권 국가는 국제정치 및 경제, 군사적 

세력균형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용부

담이 필요하다. 현대 미국의 경우 이러한 패권안정 이론

의 조건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어 국제무역이나 국제외

교 및 정치, 군사 관계에서 패권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권의 힘이 만약 약

화되면 국제간 세력균형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국제질

서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둘째는 기능주의 이론으로서 국제관계 속에서 개별국

가들은 국제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위한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8]. 그러나 이 경우 패권안정이

론에서와 같은 지배적인 패권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패권 국가보다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중재하기 위한 조정

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책 이슈의 영역에 따라 각국은 

연관된 국가들과 상호 기능적으로 협상 또는 협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정 국가레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영역의 국제레짐은 국가 간의 협상 비용과 향

후 규제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비용 및 위험비용 

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다. 특정 국가가 이러한 레짐을 탈피하려 해도 당해 국가

의 탈퇴비용이 탈퇴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

지 않다. 즉 당해 국가의 탈퇴이익을 초과하는 탈퇴비용

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레짐의 범위를 이탈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인식론적 이론으로서 이 접근방법은 앞선 두 

가지 이론이 국제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초점을 둔 반면 

여기서는 국제레짐 변화의 동기요인에 관해 초점을 두고 

있다[9].즉 인식론적 국제 레짐 이론의 경우 국제 레짐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레짐 결정자들의 경험적 학습과 관념

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경험적 학습의 결과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기도 하고 변화시

키기도 한다. 즉 국가 간 활동의 협상 축적이나 상호연계

의 결과는 정책결정자나 정치 관료들에게 레짐 형성을 

유도하며 또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레짐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제 레짐의 경우 레짐의 강도나 성격 및 레짐의 

잇슈 영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국제레짐의 형성

과 변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레짐의 강도는 

레짐 소속의 국가들이 어느 정도 당해 레짐에 따라 복종

하고 순응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당해 레짐에 순응 정도

가 강할수록 강도가 높은 레짐이 되고, 그 반대일수록 강

도가 약한 레짐이 된다. 또한 레짐의 성격은 만들어진 레

짐이 지향하는 가치나 노선인데 특정한 레짐이 어떠한 

국제적,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또한 레짐의 

존속력이 결정 된다는 것이다. 또한 레짐의 잇슈영역 역

시 어느 정도의 범위에 당해 레짐이 영향력을 미치는가

에 따라 또한 레짐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다. 결론

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이론

적 시각이 국제레짐 전체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이론과 시각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제레

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2 선행연구의 검토

국제난민 정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선진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서유럽 국가를 초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난민이나 보트피플 문제가 크지 

않아 국내 연구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한 경우는 상대적

으로 크지 않다. 다만 국내 연구자들은 국제이민이나 다

문화 문제, 거주 외국인의 사회참여와 배제문제 등으로 

폭넓게 연구된 경향이 있다. 박병철과 석인선(2016)은 

EU와 역내 국가들에 초점을 두어 난민유입과 변천 과정

을 분석하여 EU 국가의 집단적 결속력 한계를 비판적으

로 고찰하였다[10]. 그리고 김현정과 문보경(2016)은 사

회안보에 초점을 두고 난민 문제를 안보화의 이슈영역에

서 유럽연합의 인식변화를 분석하였다[11]. 또한 서지원

(2018)은 아세안 국가의 인도차이나 난민 정책에 초점을 

두어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난민유입과 대응형태를 분석

하였다[12]. 그리고 김철민(2016)은 중동부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응하는 형태를 국가적으로 상호비교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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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난민 정책의 유형을 분석하였다[13]. 또 이시형

(2011)은 비유럽인의 망명 이민정책을 분석하였는데 당

해 국가의 사회 참여성 배제를 강조하였다[14].

외국 선행연구로는 W. Walters( 2011)는 국제난민 문

제는 유럽이 아닌 전 세계의 공동문제로서 공동의 국제협

력이 필요함을 직접 분석하였다[15]. J. Williams(2015)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의 난민 문제를 휴머니즘 차원에

서 대응해야 함을 연구하였다[16]. 또 M. Ticktin(2011) 

역시 프랑스에서 이민자 및 망명자 정책에 대해 휴머니즘의 

정치적 시각에서 난민정책을 분석하였다[17].A.Getmansky 

and T. Sinmazdemir & T. Zeitzoff(2018)은 각 국가의 

난민 정책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

다. 특히 터키 등 국가의 부정적 인식의 영향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18].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국제난민정책과 제도의 연구는 

특정 지역인 서유럽 국가들에게 대부분 초점이 두어져 

왔고, 국제관계의 협력관계 속에서 세계 휴머니즘과 공동

체성의 회복문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

으로 EU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난민 정책의 구성적인 내

용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난민 

문제를 단순히 인류 공동의 휴머니즘이라는 근본적인 인

간애의 측면에서 분석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세계 시민성

이라는 실제적 차원의 새로운 개념 도입을 통해 난민 정

책의 학문적 연구 패러다임을 변화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륙 간 난민 정책의 상호연계와 협력관계를 위

한 시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학문적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난민정책을 통한 국제 

난민레짐의 차별성을 분석해 보는데 있다. 즉, 각 국가의 

난민레짐 정치의 내용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유럽국가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여

러 가지 유럽차원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지속되어 왔으나 

그러나 그 포용성은 크지 않다[19,20]. 각 국 난민 레짐 

정치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난민정책의 국제레짐

이 난민문제의 영역에서 어떤 역사적, 시간적 변화를 거

쳐 원칙(principles)과 규범(norms), 규칙(rules)들이 변

화해 오고 서로 차별성을 가지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우선 각 국가의 난민정책의 상호조화와 상충을 대륙 

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역사적 접근방법

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의 방법인데 주로 기존 관련 자료와 문헌을 탐색하였고, 

경우에 따라 국내 난민 관련 종사자들의 전화 면담도 병

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 분석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각 국가의 난민정책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을 갖

고 있고 그 차별성은 국제 난민레짐 정치에 근거해볼 때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다.

4. 국제난민 발생의 현황과 원인

4.1 국제난민발생의 배경과 현황

21세기 국제사회는 4차산업 정보화 혁명에 기반하여 

세계화, 개방화, 초국가화 되어가는 경향이 더욱더 심해

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의존성의 정도도 

강화되어가고 있다[21]. 최근의 빅 데이터의 활용이나 블

록체인, 자율주행기능의 고도화 등과 함께 정보산업의 혁

명과 함께 그 동안 큰 진전이 없었던 세계 정치경제는 탈 

국가화하여 초국가적인 복합적 상호의존 네트워크의 시

대로 본격 돌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연히 선진국을 중

심으로 더욱더 강하게 확산되는 상황인데 D.Held(1991)

는 국제적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 경제, 법, 군사

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22].

특히 유렵연합(EU)은 기존의 근대국가나 국민국가

(nation-state) 그리고 어떠한 국제기구와도 다른 각 개

별국가의 물리적 영토에 한정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경

제적 정체의 완성단계에 도달함으로써 탈 국가적, 초국가

적 세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개방화, 고도정보화 사회의 발

전과 더불어 민족, 자본, 기술, 자원 등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세계 난민의 문제도 점차 복잡해지고 

매우 민감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51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그리고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

을 두려움 등이 있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

를 받을 수 없는 국가 밖의 사람들이다. 2차 대전 이후의 

난민들은 대체로 유럽인들로서 동서냉전의 국제군사 대외

관계 속에서 양산되었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이라크 등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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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정치적 이유로 인한 난민들이 점차 대폭 증가되었다. 

특히 국제 난민인구가 급증한 2017년의 주요 난민 출

신국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No. Nation 2017

1 Syria 6300,000

2 Russia 1200,000

3 Afghanistan 2600,000

4 South sudan 2400,000

source : UNHCR 2017 Reports.

Table 1. Major Sending Nations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난민 발생국들은 과거의 

경우 시리아,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세르비아 등

이나 2017년 최근에는 남수단,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지

역의 난민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최근 주요 난민 수용국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Acceotion Nation 2017

1 Germany 1410,000

2 Austria 170,000

3 France 400,000

4 Sweden 330,000

source : UNHCR, the Asylum Trends 2017 report.

Table 2. Major Acception Nations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의 경우 세계 주

요 난민 수용국 중 가장 우선적으로 많은 난민을 수용하

는 국가는 독일이다.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순으로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고 아시아인 일본과 한국

의 난민수용규모는 이들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로 이

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 난민 신청규모가 원천적으로 크지 않은 원인도 있다.

한편, 미국과 소련의 냉전 종식 후 감소될 줄 알았던 

국제 난민들은 오히려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다양한 민족

으로 구성된 국가들의 내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르비

아와 코소보 등은 최근까지도 내전으로 인해 많은 국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유고슬라비아의 연방해체와 함

께 발칸반도의 국제적 충돌은 국제난민을 더욱더 양산시

켰다[24]. 특히 시리아내전의 경우, 미국과 러시아의 대

리전 과정에서 관련된 많은 국가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

과정에서 14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

다. 이들은 터키, 레바논 등 인근 지역 국가나 다른 유럽 

및 미국으로 밀입국하거나 무작정 난민으로 불법 입국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근 난민 수용국의 사회질서나 

군사, 안보문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난민들의 난민 수용국내에서의 사회적 문제는 기본적으

로 난민들과 수용국 사이의 정치적, 사회 문화의 차이에

서 비롯되는 것이다[25]. 물론 난민 수용국의 정치적 태

도와 신념 등 부정적 인식이 난민들의 유입여부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경제적 경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사례[26]. 민족 내부의 종족 간 불균형 관계로 인

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불법무기 소

지로 인한 폭력사태의 발생으로 기인한 부정적 인식도 

있다.

4.2 국제난민발생의 원인

일반적으로 난민들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제도적 맥락인데 여기에는 당해 난민수용국가의 

역사적 사건, 정치적 조건, 사회적인 조건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제 레짐으로서 국제난민에 관한 

난민제도 및 국제협약규정, 규칙 그리고 각 국가의 개별

적 난민법, 난민협약, 난민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국제 관계적 맥락인데 여기에는 난민에 대한 

여론에 대한 국제정서, 국제기구의 개입정도, 난민 송출

국과의 국제적 관계가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그리고 난민정책 결정 집단이나 지도자들의 난민수용

에 관한 역할과 신념이다.

국제관계에서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과 변혁적 

리더쉽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선호가 중요한 또 하

나의 원인이 된다[27]. [28]국제 난민문제의 경우 이러한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 문제이기 때

문에 국제 난민레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29]. 결국 

C.Keely는 난민의 발생은 국민 국가체계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위협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

락에서 E.Thielemann(2003)은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은 

각 국가들 사이의 국민국가의 이익과 규범사이의 논리사

이에서 상충 또는 조화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30]. 국

제 난민 레짐은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기구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규정 및 핵심절차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난민을 국제 난민 레짐

을 통해 본격적으로 보호하고 집행해 나간 것은 2차 세

계대전 후부터이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발생된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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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의 실향민과 다수의 국적이탈자들을 본국 귀환을 

위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유럽 주요 국가들

의 중심사안이었다. 1943년 연합국에 의해 창설된 

UNRRA(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가 최초로 국제난민 레짐의 역할을 제

도적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UNRRA의 활동

에도 불구하고 소련,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 국

가와 서방 선진국가들 사이에 국제난민 처리문제에 이견

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자유진영 국가들은 정치적, 군

사적, 이념적, 종교적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난민들의 귀환을 중지 시키고 이를 위해 새로운 국제 

난민 레짐의 이름으로서 IRO(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를 UN 산하에 만들게 되었다.

4.3 국제 난민레짐의 제도변화

국제 난민레짐인 IRO 국제기구가 유엔 산하에 창설되

면서 이제 국제난민보호가  UN의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제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구호와 재정적 

지원 및 본국 귀환 등 모든 절차를 실질적 차원에서 집행

될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국제난민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국제적인 

해결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단편적인 해결대상으로 인식 

되어졌고 국민국가 체제의 강화로 인한 상호관련 이해 

당사자 국가의 비협력적 태도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는 못한 한계가 있었다. 탈 냉전기 이후 국제 난민문제는 

각국의 안보문제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제난민레짐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UNHCR의 창설이다. 즉 국민

국가 체제의 강화로 인한 국제난민문제가 한계에 봉착하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국제난민기구의 

창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탈 냉전이후의 국제 

난민문제의 해결은 두 당사자국가 뿐 아니라 이들 난민

들의 주요 이동경로 과정에 있는 제 3국까지 그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국가주권과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보니 

이제는 국제난민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더 확대되어 논의

되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난민인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많은 

이민자와 난민들을 적극 수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

의 세계 시민성(world citizenship)과 패권국가로서의 

포용성에도 불구하고 비유럽인들의 대거 유입에 대한 기

본적인 우려는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이

러한 난민자,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는 세계경기침체

와 함께 계속 제기되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이후 암스테르담조약(Amsterdam 

Treaty)을 거치면서 난민에 대한 유럽 입국과 영국 입국

의 제한조치가 더욱더 명확히 법적 조치되었다.  EU 전

체의 난민정책은 앞서 언급한 암스테르담조약 이후 본격

화되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개별국 차원의 난민문

제대응이 EU 전체 공동체 협력차원의 문제로 일반적인 

문제로 변화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템페레 프로그램

(Tampere Program)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EU 공동의 

난민신원파악 시스템의 설계와 난민지위의 공동기준 마

련, 난민신청 조사 국가기관의 선정 등을 규정한 것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내에서 가장 난민수용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독일은 유럽 동구지역에서 가장 난민

신청이 많았는데, 이는 독일연방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

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난민자들의 보호를 

인정한다는 명문규정에 근거한다. 

세계 최대의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의 경우 출신국을 

살펴보면 러시아, 세르비아, 시리아의 3개국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가니스탄, 마케도니아, 이란, 파키스

탄, 이라크 등의 순으로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독일은 난민보호에 관한 국내법으로 헌법과 외국인 

법을 근거로 이들 난민들의 수용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은 셍겐조약(Schengen Agreement)

과 암스테르담조약(Amsterdam Treaty), 더블린 조약

(Dublin Regulation)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인접국경 

국가 간 난민의 망명절차 기준에 동의했다.  영국, 독일을 

포함한 EU 난민정책의 특징은 20세기 이후 난민문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

의 공동체 합의안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개방과 회원국 인권 존중, 각국 안보체제 고려 등 공

동 난민정책수립을 위해 많은 국제 난민 레짐들이 실행되

어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와 난민의 구분이 불명확해지고 각 국가들의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규범 사이에서 최

근 들어 다소간의 유럽 내 국가들 간의 난민레짐에 대한 

여러 조치가 서로 상충되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31].

다음은 선진국의 난민송환 금지제도를 검토해보면 우

선 영국의 경우 2015년까지 난민신청자의 40%만이 난

민지위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본국으로 추방되었

다. 주로 이들 국가는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난민자들이 대부분인데 유럽 난

민·망명위원회(ECRE)에 의하면 유럽연합 회원국은 프론

텍스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으로 난민 거부자에 대해 본

국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 거부자들은 범죄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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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 사회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고 실제 테러리스트들

이 이를 감추고 난민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영국 정부도 

무조건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독일은 중동, 아

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난민

을 수용해 왔고 EU국가들 중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펴오

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 45

만여 명의 난민이 독일로 망명신청하면서 독일 내 망명

과 난민에 대한 절대적인 우호적 분위기가 다소 부정적

으로 변화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 

간의 우호적인 난민정책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차이는 자국 내 정치적 상황과 국민의 여론, 경제적 이해

관계 및 사회범죄 등의 다소 복잡한 연유로 인해 그 차별

성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발칸루트를 거쳐 독일

에 유입된 난민의 수는 한 해 동안 백만 명에 가까운 인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이 독일은 2015년 이후 그 

이전보다 제한된 망명 및 이주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주 의무기간 동안 등록된 도시나 지역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3개월 기간 동안은 외국 추방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국제난민 레짐에 기

반하는 난민 보호정책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엄격

하고 소극적 수준이다. 일본은 1981년과 82년에 각각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가장 낮은 비율의 난민 인

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난민 신청 이후 심사기간이 매

우 길고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후 보호조치 역시 매우 취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 난민기구에 대한 

국제기부금은 매년 천억 원정도 규모의 국제 기부금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내법상 난민을 수용하는 

법적 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1994년 이후이다. 그 이후 

2016년까지 672명의 난민신청을 허가했다.  1994년 난

민신청자들의 난민 인정상황을 보면 22,792명이 94년 

이후 2016년까지 신청했는데 이 중 난민으로 완전하게 

인정된 것은 167명으로 0.7%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는 난민인정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1,156명으로 5.1%정도 된다. 인

도적 체류는 1년 동안 체류를 법적으로 허가하며 대신 1

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해 소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2011년 이후 난민신청자 역시 급

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의 신청이 급증한 때문이다. 2014

년 인도적 체류건수는 539명에게 허가되었는데 여기에

는 이집트, 파키스탄, 시리아 등 내전국가들의 신청자가 

다수 차지했다.

연도별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사유는 종교적 이유가 보

통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 그 다음

은 특정 사회 조직구성원들인 경우이고 인종, 국적 그리

고 가족 간 공동생활 등의 이유들이 있다. 2006년의 경

우 전체 7542명의 난민신청자들 중 종교적 이유가 1856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치적 박해 등 이유가 

1360명 그리고 특정 사회 조직구성원 1224명, 인종적 

이유가 601명, 가족 간 공동생활이 297명, 국적변경이 

38명 등의 순서로 신청하고 있다. 결국 난민신청은 종교

와 정치적 이유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동 

내전 및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불안과 종교적인 이념의 

차이가 이들 난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 되

고 있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은 헌법에 직접 난민

규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는 난민에 

관한 독자적인 특별법을 두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독

립적인 특별법은 있으나 실제로는 출입국 법률 하에 따

른 세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5. 결론

EU지역 국가들은 그 동안 유럽난민기금을 통해 난민

유출국과의 상호연계 네트워크 강화, 헤이그 프로그램 및 

스톡홀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제 3국 지원강화와 합법적

인 이주민과 난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동화노력은 이제까

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EU회원국 간의 자국 내 정치

적 상황과 경제적 이익 및 국내법의 영향관계에 따라 다

소 회원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다. 

영국은 최근 난민신청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많

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것은 2016년 브렉시트 때문에 다

른 유럽 국가들과 난민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않는 원인

과 극우정당들의 반난민정서 확대 및 유럽연합의 전체 

국경통제강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영국은 난민정책이 최근 소극적 정책으로 변화되었

고, 유럽연합 가입협약도 국내정치사정으로 따르지 않는 

관계로 독일의 적극적인 난민수용정책과 다소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독일의 난민 및 망명에 관한 국제 협약은 현

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황은 아니며 독일 역시 최근 

들어서는 난민신청허가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

이 본 연구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유럽의 난민 레짐제도는 

상당히 세계시민성을 포괄하는 공동체성, 사회신뢰,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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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의 레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상

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및 안보의 문제

로 인해 제도적, 법률적 레짐의 참여기반이 미흡한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 각 국가의 국제 난민레짐과 

제도가 법률적으로 그 변천과정이 완전히 상이하며 또한 

현재까지도 세계 시민성의 차원에서 큰 제도적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제 난민레짐

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난민정책의 의

미와 내용들을 탐색하여 새로운 국제 난민레짐의 패러다

임 형성에 학문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

여는 결국 유럽위주의 현재 난민레짐이 앞으로는 아시아

나 남미,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 난민레짐 형

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인 현실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실제로 강대국들이 그들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영국과 독일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난민 레짐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

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초기의 

상당히 적극적인 난민 레짐 정책 시행으로 부터 차츰 완

화되는 제도 변화로 변동되어 가는 것은 국내외 현실정

치의 반영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 

난민문제는 이론적으로 완전한 패권안정이론을 기준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완전한 기능주의 또는 게임이론적 기준

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 연구는 잘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EU국가 난민정책의 주도적인 대표국가

로 영국과 독일의 난민정책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난민정

책에 엄격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향후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난민을 보호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난민 레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민성의 규범을 새롭게  학립할 수 있는 학문적 기

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앞으로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

부규제를 개혁하고 부처간 정책믹스를 통한 협력관계조

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32]. 본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

를 통한 각 국의 난민제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으나 국내 시민들의 난민정책에 대한 인식을 현실적으로 

비교 분석하지 못해 미시적 분석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

다. 본 연구 진행을 위해 난민문제에 관해 국내 체류 외

국인들과 한국에 있는 난민 시민단체기구 종사자에 대해 

전화면담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대졸 및 대학원 졸

업의 학력(1인은 학력 미상)을 가지고 있었고, 직업적인 

특별한 경력은 없으나 나름대로 한국의 회사조직이나 시

민조직에 일시적으로 사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동시에 외국인 망명 

및 난민 정책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다소의 지식이 있

다고 판단되는 체류인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전화 면담을 

하였다. 그 면담 내용은 첫째, 한국 정부의 체류 및 난민 

허가에 관해 어려움은 어떤 것이가? 둘째, 난민들의 국제 

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재 한

국 사람들의 난민에 관한 의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등이

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질문만으로는 직접적인 난민의

식이나 우리정부에 대한 난민정책의 선호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제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논리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민들 간의 난민인식 비교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는 대륙 간 비교연구가 

거시적인 제도와 법률들 간의 비교연구와 미시적인 차원

에서 국민들 간의 인식 및 가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가 병행되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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